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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Korean society has been recently promoting the restoration of coastal wetlands. These efforts

might become the basis of a policy framework that compensates for the limitations of a regulation-oriented

policy such as the designation of Marine Protected Areas (MPAs). The shift in government policy could

contribute to strengthening the socioeconomic infrastructure of coastal development through the

accumulation of ecological capital. Although our scientific efforts and social demands in regard to the

ecological restoration of the coastal wetlands have increased during the past years, the bases for restoration

in Korea requires that scientific, technological, financial, social and legal aspects be enhanced. The present

study re-examined the concept and attitudes behind coastal wetland restoration in the light of changing

circumstances in Korea. Herein, we first defined coastal wetland restoration as “An act of recovering the

functions of the ecosystem of coastal wetlands to a state that resembles conditions prior to being damaged.”

Next, this study discussed the limitations and future directions of such restoration efforts based on the

descriptive analyses of recent restoration practices from social, economic, and technological aspects.

Finally, we suggest future policy directions regarding coastal wetland restoration on the basis of a PFST

(Policy, Financial, Social, and Technological) analysis; 1) re-arranging legal mechanisms, 2) setting multi-

dimensional restoration goals, 3) establishing a multi-discipline- and convergence based R&D system, 4)

linking spatial management and local development to the restoration, 5) building restoration governance at

the local level, 6) implementing an ecosystem service payment system, and 7) applying test-bed projects in

accordance with proper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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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갯벌에 대한 사회

적, 정책적 인식은 과소평가되었다. 육상의 토지공간에 비

해 그 용도가 수산업에 한정된 것으로 인식되어 토지에

비해 그 가치와 생산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90년대 중후반의 시화호, 새만금 지역 등의 대규모 간척으

로 인한 갯벌의 훼손과 오염, 그리고 씨프린스 호 기름유

출사고와 연이은 연안지역의 대규모 유해성 적조로 경제

적 피해가 가시화되면서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사회적, 정

책적 인식은 변하였다. 

이후 우리나라 해양환경보전 정책에서 갯벌매립 및 이

에 따른 해양생태계 훼손이 현안으로 등장하면서 체계적

보전을 위한 제도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연안습지인 갯벌과 내륙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

치로 1999년 「습지보전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률에 근

거하여 2001년 무안갯벌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2개소

218.96 km2의 연안습지보호지역이 지정되었다. 이 법률의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국가계획

인 습지보전기초계획과 습지보전기본계획을, 개별 습지

보호지역에 대해서는 습지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

고 있다. 

그러나 갯벌에 대한 국가의 정책은 보호지역 지정과 행

위제한 중심의 ‘지정 및 규제’ 위주의 정책에 한정되어 있

다. 그나마 지정된 습지보호지역도 현재의 이용행위를 수

용하는 소극적 규제에 한정되어 있어 지정정책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즉 ‘지정’ 중심의 갯벌정

책은 순천만, 증도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명목상 보

호지역’(paper parks)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Stolton and Dudley 1999; Edgar et al. 2014; Matz-Lück

and Fuchs 2014). 특히 1982 ~2007년 기간 동안 공유수면

과 연안습지가 시간 당 3,443 m2의 속도로 매립되었다는

사실은 습지정책에 대한 변화를 필요로 함을 반영한다(국

토해양부 2011a).1)

갯벌에 대한 비가역적 이용개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

는 현실은 현재의 수동적, 방어적, 소극적 정책을 능동적

이고 적극적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정책전환은

2009년 당시 국토해양부가 수립한 ‘갯벌생태계 복원을 위

한 현황조사 및 중장기계획’(이하 ‘갯벌복원 중장기계획’)

에서 출발했고, 이후 고창, 순천만, 사천, 증도 4개 지역의

갯벌복원사업을 통해 가시화되었다(손 2014). 이들 복원

사업은 설치된 시설물의 물리적 구조 변화에 초점이 맞춰

졌으나 갯벌정책에서 복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했

다는 점과 갯벌의 기능을 개선·증진하기 위한 구체적 사

업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반면 갯벌복원에 관한 기술분야 연구는 선진국에 비해

갯벌복원 연구의 기술격차는 8.6년으로 기초연구 또는 복

원기술 분야의 연구가 시급함을 시사한다(해양수산부

2013a). 특히 기초연구분야가 취약하고 특정지역, 특정 생

물군의 군집구조 파악 수준에 머물고 있어, 생태계 기능

개선과 같은 복원효과 판단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의 생

산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책연구의 경우 갯벌복원의 및 기

본 방향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복원정책을 실효적으

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다.

한편, 갯벌복원의 목적이 단순히 해양생태계의 한 단

위로서 갯벌의 환경상태를 개선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갯벌생태계의 복원으로 얻게 될 다양한 편익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즉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전 세계

1,360명의 전문가들이 작성한 새천년생태계평가(Millenium

Ecosystem Assessment) 보고서를 비롯하여 생태계가 제

공하는 다양한 가치와 가능에 관한 연구결과가 있지만

(MEA 2005) 이러한 연구결과를 국내 갯벌생태계 복원정

책에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다. 또한 갯벌생태계 복원에 관

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복원을 위한

제도, 기술, 재원 등이 미비한 상황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략도 불비한 상황이다(남 2014).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정책적 현안으로 부

각된 갯벌생태계 복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향

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았고, 갯벌생태계

복원을 위한 여건을 제도·기술·재원·사회적 관점에서 고찰

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갯벌생태계 복원을 효과적

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향을 정책제언 형태로 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 및 갯벌복원의 함의

연구방법

갯벌을 복원하는 행위는 기존의 보호지역 지정 중심의

정책과 달리 과학기술수준과 가용 재원의 범위에 따라 정

책의 성공여부가 좌우된다. 따라서 갯벌생태계 복원에 필

요한 기술수준, 재원확보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현재의 여건에서 최적화된 복원추진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Fig. 1).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갯벌복원에 관

한 개념적 틀을 ‘복원 개념 및 복원의 함의’를 통해 제시

했다. 다음으로 갯벌복원의 개념적 틀에 기초하여 2009년

1)1982년 이후 2007년까지 우리나라 연안에서 공유수면 매립은 약 420여개 지구, 754 km2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를 시간당

공유수면 소실량으로 환산하면 3,443 m2/시간의 속도로 매립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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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현재까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갯

벌복원사업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복원사례의 분석은 현

재 우리나라 갯벌복원의 수준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기 때

문이다. 셋째, 갯벌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내의 여건

을 PEST를 변용한 PFST 분석(Policy, Financial, Social,

and Technological analysis)을 활용하여 고찰했다.2) 마지

막으로 갯벌생태계 복원과 관련한 여건분석 결과를 토대

로 복원추진방향을 정책제언 형태로 도출했다. 

갯벌복원의 개념 및 함의

갯벌복원의 개념

갯벌복원을 개념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작

업이 아니다. 먼저 갯벌생태계에 대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Koh and Khim 2014).3) 갯벌생태계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복원’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

라 복원을 위한 기술수준 및 재원의 규모, 제도정비의 방

향, 복원을 위한 정책결정체제의 구축방식도 달라진다. 예

를 들어 복원(復原)의 사전적 개념은 ‘본디 그대로 회복’

으로 정의되기도 하지만 원래의 상태를 과학적으로 기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 기술에도 불구하고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기술이 가용하지 않다. 또한 복원

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효용을 고려한다면 원래상태로 완

벽하게 되돌리는 것과 현재 상태를 개선하는 것을 이러한

효용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복구, 복원, 회복과 관련한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양한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Elliott et al. (2007)의 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Elliott

et al. (2007)은 복원(restoration)을 “감소 또는 손실된 생

태계의 구조적·기능적 특성을 부분적 또는 완벽하게 대체

하는 행위(the act of partially or, more rarely, fully

replacing structural or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an

ecosystem that have been reduced or lost)”로 정의했다.

또한 이 연구자들은 사전적 의미의 복원을 복구(recovery)

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가장 전통적이고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복원(restoration) 개념은 미국

국가연구위원회(NRC, National Research Council)가 정의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NRC (1991)는 복원을 “교란 이전

의 상태에 가장 가까운 상태로 생태계를 되돌리는 것

(returning to a close approximation of its condition prior

to disturbance)”으로 개념을 정립했다. 여러 연구결과를

종합할 때 적어도 갯벌복원은 “갯벌 생태계의 기능을 현

재 상태보다 증진·개선함으로써 훼손되기 전 상태에 근접

하게 회복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갯벌복원의 함의

갯벌복원의 목표가 생태적 기능을 개선, 증진하는 것으

로 설정되는 것은 타당하다. 따라서 갯벌복원은 갯벌의 생

물학적, 물리학적, 화학적, 지질학적 상태의 변화를 함의

한다. 그러나 갯벌 복원의 함의를 생태적 기능의 개선·증

진으로만 한정하거나 이해될 경우 갯벌복원을 위한 의사

2)PEST는 사업 및 정책을 위한 투자에 영향을 주는 거시적(macro) 환경여건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틀인데 반해, 공공정책으로서 갯

벌복원 정책은 정치적 요소나 일반 경제요소가 주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 정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법률 제도와

같은 정책적 요소와 국가의 재정여건이 직접 영향을 주는 요소라 판단되어 PEST를 PFST로 변용했다.  
3)갯벌은 흔히 연안에서 밀물 때 넓고 평평하게 드러나는 땅으로 정의하는데, 과학적인 유사용어로 통용되는 조간대와는 구별할 필

요가 있다. 즉 조간대는 수심과 같은 물리(지형)적 특성만을 고려하는 과학에 기반한 용어인 반면에, 갯벌은 연안의 지역사회와 생

태계서비스의 관계를 포괄하는 사회경제적 측면까지 반영한 용어라 하겠다. 한편, 생태계는 기능적으로 잘 조합된 전지구적 생물

권의 하부시스템으로 정의되는 바, 여기서는 갯벌생태계를 인간과 생물이 유기적으로 공존하는 연안서식처와 그 환경으로 정의하

고자 한다. 

Fig. 1. Overview showing the framework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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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복원과정, 복원 후 사후관리, 복원에 따른 편익의 배

분을 포함한 일련의 과정이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

다. 이는 복원사업의 효과성과 성과를 제약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갯벌복원의 함의는 생태계 기능을 회복하

는 기술적 관점뿐만 아니라 복원과 관련한 사회경제시스

템과 연계시켜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Folke 2007;

Ostrom 2007; Lloyd et al. 2013). 갯벌 생태계의 기능회복

을 사회경제시스템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틀은

‘생태계서비스’라고 판단된다. 즉 생태계서비스의 개념을

활용하면 생태계의 기능과 상태를 현재보다 개선함으로써

얻게 될 이익을 사회적, 경제적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관점에서 갯벌

생태계의 복원 또는 생태계관리의 함의를 다루고 있는

데,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함의 외에 기술적 함의

를 아래와 같이 고찰했다(Fig. 2).

첫째, 복원된 생태계는 사적 소유물이 아닌 공유재이고,

복원의 성과물이 가시적·직접적 형태로 시장경제 체제에

서 사적 이익으로 바로 전환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즉 복

원사업이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하는 것은 사회간접자본의

기능과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민간이 투자하

는 사회간접자본은 수혜자부담원칙이 적용되지만 복원된

생태계에 대해서는 이를 향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사

용료를 부과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 

둘째, 복원에 관한 다른 사회적 함의는 해양생태계의

서비스에 의존했던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훼손된 갯벌생태계는 생산성이 저하되어

이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줄어들고, 이는 연안지역

공동체의 약화를 야기하기도 한다. 반면에 갯벌복원은 해

양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이

서비스에 의존하여 사회경제활동 영역의 확대로 귀결된

다. 갯벌복원의 효과는 물리적 환경개선에 한정되지 않

고, 생활환경 개선을 추동하여 인구의 이탈 방지 및 인구

유입을 조장하는 데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복원은 해

양생태계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는 연안 공동체에게는 사

회적, 경제적 재생(revitalization) 토대로 기능할 수 있다. 

셋째, 성공적인 복원에 대한 사회적 관점의 함의는 복

원과정에서 진행되는 일련의 의사결정 및 시행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협력은 복원대상 지역의 이

해당사자가 복원의 규모, 복원추진방식, 복원 후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지역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장점이

있다. 

넷째, 경제적 측면에서 복원은 연안지역 발전에 필요한

해양생태자본을 사회간접자본 형태로 축적하는 효과가 있

다. 즉 상업적으로 유용한 수산물의 생산과 관련이 있는

공급서비스(provisioning service)와 해양생물다양성·경관

가치 증대를 통한 관광잠재력과 관련이 있는 문화서비스

(cultural service)를 높여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경제적 함의는 복원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데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효과는 전

통적인 다른 산업에 비해 3배 이상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

는바, 갯벌생태계 복원은 해양생태산업의 규모를 확대하

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RAE

2011; 국토해양부 2012a).

여섯째, 기술적 측면에서 복원은 국내 해양과학기술 수

준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해양

과학은 해양생태계의 특성을 관찰하고 이해하는데 집중되

었다. 복원은 상태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넘어 생태계의

Fig. 2. Definition of coastal wetland restoration and its implications in social, economic, and technological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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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와 기능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복원의 시점·규

모·방법을 규명할 수 있는 기술적 활용도를 높이는데 기

여할 수 있다.

3. 갯벌복원 추진 현황 및 여건

국내 갯벌복원 추진 현황

갯벌복원을 위한 현황조사 및 중장기 계획연구(국토해

양부 2008)에 따르면 국내 갯벌복원 사업 대상지역은 전

국 81개소, 소요예산은 2,250억 원, 복원면적은 32.12 km2

로 추정되었다. 갯벌 훼손의 유형, 규모,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우선 복원 대상지역 17개소 중 복원성공

가능성, 지역주민의 의지, 대상지역의 보호지역 인접여부,

지역별·복원유형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

창, 사천, 순천의 3개소를 복원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하

였다(Table 1).

고창 갯벌복원 사업은 폐양식장과 폐염전을 염습지, 염

생식물 및 갈대군락지 등으로 조성하는 것이었고, 사천 갯

벌복원사업은 서포면 송도-비토도 본섬간 연륙도로로 인

하여 단절된 물길을 복원하는 것이었으며, 순천 갯벌복원

사업은 짱뚱어 양식장과 폐염전의 제방을 제거함으로써

갯벌로 환원하는 것이었다. 이후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이

용한 복원사업이 추가되어 2012년에는 신안 증도에서 노

두길의 해수유통구 설치를 통한 물길복원사업이 시행되었

으며, 이후 무안군 및 고흥군에서 소규모 복원사업이 시행

되었으며, 2015년 현재에는 강화군 동검도에서 복원사업

이 진행되고 있다(Table 1). 

갯벌복원의 여건

갯벌복원 사업은 갯벌의 생태계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인력과 재원을 투자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물리적 형상을

변경하는 토목공사가 아닌 고도의 과학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갯벌복원 사업은 인력, 재원, 기술개발과 함

께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정책 및 사회적 지지를 필요

로 한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하

는데 필요한 여건을 PEST를 변용한 PFST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법제도 및 정책 여건

갯벌복원과 관련한 법률은 1999년에 제정한 「습지보

전법」 및 과 「연안관리법」, 2006년에 제정한 「해양생

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생태계보전

법’)이 있다. 세 법률 중 갯벌의 복원에 관한 사항을 직접

다루는 법률은 「습지보전법」이지만, 갯벌이 해양생태

계의 일부라는 점에서 「해양생태계보전법」이나 포괄적

의미에서 자연해안이 갯벌을 포함하고 있어서「연안관리

법」도 갯벌복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세 법률은 법률의 위계구조에

서 동일한 위상을 갖고 있고, 갯벌에 대한 특화된 법률이

「습지보전법」이므로, 「해양생태계보전법」이나 「연안

관리법」은 엄밀한 의미에서 갯벌의 복원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갯벌의 보전, 보

호, 복원에 관한 사항은「습지보전법」의 규율을 받고, 갯

벌을 제외한 해양생태계와 해양생물의 보전, 보호 및 복원

에 관한 사항은 「해양생태계보전법」의 규율을 받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안관리법」은 갯벌복원을 갯벌

의 건강성 증진의 관점이 아닌 개발사업의 영향을 상쇄하

여 자연해안관리목표를 달성하는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한

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갯벌을 관리하는 「습

지보전법」을 기초로 법제도 및 정책 여건을 아래와 같이

검토하였다. 

첫째, 「습지보전법」은 ‘복원’개념을 법률적으로 정의

하고 있지 않다. 「해양생태계보전법」이나 「연안관리

법」도 법률에 ‘복원’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 복원에 관한

정책적, 사회적 관심이 제고되는 상황에서 복원이라는 정

책행위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부재한 것은 향후 복원정책

의 개발과 시행에서 일관된 방향을 유지하는데 한계요인

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습지보전법」은 ‘복원’이라는 정책행위를 직접

규율하고 있지 않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습지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의 하나로 제

시되어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관할하는 갯벌복원은 법

률 제11조에 따라 수립하는 습지보호지역의 보전계획에

포함되어 개별 사업으로 시행된다.

셋째, 연안습지를 관리하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관할

사항인 갯벌의 복원에 관한 사항은 법 제8조에 따라 해

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갯벌 습지보호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넷째, 2012년 수립한 ‘제2차 연안습지보전 기초계획

(2012~2016년)’에서 복원에 관한 사항을 19개 세부 추진

과제의 하나인 ‘연안습지 복원사업 확대 및 복원기술 고

도화’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2009년 이후 추진한 갯벌복

원 사업의 성과를 집약하고 장래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섯째, 반면 갯벌복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가로드맵 또는 전략적 정책계획이 부재하다. 이는 복원

사업이 고도의 기술개발이 전제되어야 하고, 시범사업을

통한 체계를 구축해야 할뿐만 아니라, 갯벌복원에 따른 책

임 및 역할의 분담, 복원비용의 확보 및 성과의 공유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현안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갯

벌복원 중장기계획’이 비법정 계획으로 적어도 갯벌복원

을 위한 정책계획으로서 의의가 있으나, 복원을 둘러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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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계획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복원 재원 확보 여건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국토해양부 2009a)에서

는 체계적인 해양생물 서식지 관리를 위하여 훼손된 해양

생태계에 대한 복원사업의 추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복원 사업으로 집행된 정부 예산을 보면, 중

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수혜성 교부 형태로 진행되었

다. 이는 생태적 복원 개념을 적용하기에는 예산의 규모가

작아 소규모 물리적 구조변경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으로 귀결되었다. 따라서 복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는 복원 사업을 위한 재정 확보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갯벌복원과 관련성이 높은 안정적 재원은 「해양생태계

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해양생태계 보

전협력금이다. 연간 징수되는 해양생태계 보전 협력금은

법 제정 이후 점차 증가하여 연간 120억 원 정도이며, 수

산발전기금으로 관리되고 있다(Table 2). 

동법 제49조의 제2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 협력금을

해양생태계 복원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복원사업에는 총 10억 원이 투입되는 실정이다. 갯

벌복원 비용은 사업의 규모, 대상지역의 특성 및 복원방법

에 따라 다르지만, 기존 국내 사업은 21.2~154백만 원/ha

으로, 미국의 경우 10.5 ~345백만 원/ha(DOI 2011; Pat-

rick et al. 2012; Weinerman et al. 2012)로 나타났다

(Table 3). 따라서 연간 10억 원 내외의 예산으로는 훼손되

었거나 훼손 중에 있는 갯벌을 복원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을 충족할 수 없다.

복원 기술 개발 여건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 복원기술개발 연구에서는 복

원기술을 목적기능에 따라 진단, 설계, 개선(미시공), 조성

(시공), 관리기술의 5개 범주로 구분하여 기술별 국내외

기술격차를 제시한 바 있다(해양수산부 2013a). 복원의 목

적대상을 크게 서식지와 생물종의 두 측면으로 구분한다

면 서식지 복원기술, 생물종 복원기술로 단순화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현실적 측면에서 복원의 3단계인 사전평가,

복원사업, 사후관리를 고려해 볼 때 복원의 5대 기술은 각

단계별 핵심기술로 판단된다.

갯벌에 특화된 복원기술의 국내수준은 조사된 바 없으

나, 해양수산부 (2013a)는 국내 해양생태계복원기술 수준

은 최고선진국 대비 45 ~67%(평균 57%), 기술격차 5.9~

10.9년(평균 8.6년)인 것으로 제시한 바 있다. 5개 중분류

기술을 구성하는 하위 47개 소분류 기술 중 국내 최고 수

준 기술은 오염도·위해도 진단, 최저 수준 기술은 복원가

치평가, 효과성평가로 조사되었다. 복원을 위한 다양한 요

소 기술 중 설계 및 관리분야 기술수준이 가장 취약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국내 복원사업의 역사가 선진국에

비해 짧고 현재까지 진행된 복원사업의 규모가 작고 사업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 복원기

술이 세계 최고국과 큰 격차를 야기한 것은 복원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전문가가 부족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갯벌복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갯벌복원의 안정적, 지속적 시행을 위한 정책결정은 갯

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과 관련이 있다. 복원에 대해

전국을 대상으로 이러한 조사를 수행한 사례는 많지 않지

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법정조사로 수행한 연안습지

기초조사 결과는 갯벌복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

는데 단초를 제공한다. 이 조사에 따르면 갯벌 환경 변화

에 대해서는 갯벌이 생계와 연관된 어민들이 과거보다 더

나빠졌다고 인식하고 있어 일반 국민에 비해 그 심각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해양부 2009b,

2010, 2011b, 2012b; 해양수산부 2013b). 향후 갯벌의 관

리 정책 방향에 대해 전 조사지역에서 일반국민 및 어민

들 모두 개발보다는 보호를 선호(일반국민 51.6~66.0%,

어민 47.6 ~73.2%)하였다. 

한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는 해양수산부

(2013a)가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직접 면담 방식의

조사를 수행한 사례가 유일하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은 갯벌을 가장 우선적으로 복원해야 할 해양생태

계로 인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구, 갯벌 순으로 우선

복원지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상기한 인식조사 결과는 갯벌복원의 필요성을 간접적으

로 시사할 수 있고 정책으로 추진할 경우 사회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함의한다. 

4. 갯벌복원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갯벌복원은 민간투자의 가능성이 낮아 국가(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투자를 통해 이루어진다. 제도

주의 특성이 강한 우리나라의 정책시행체계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갯벌복원을 위한 정책의지를 제도화하고, 이를

토대로 기술개발, 지역공동체 및 지역사업과 연계, 재원확

보,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 장

에서는 3장에서 기술한 갯벌복원을 위한 PFST 분석결과

를 토대로 갯벌복원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방

향을 정책제언 형태로 제시하였다.



Restoration of Coastal Wetland Ecosystem 217

T
a
b
le
 
1
. 
T
h
e 
o
v
er
v
ie
w
 
o
f 
p
a
st
 
a
n
d
 
cu
rr
en
t 
re
st
o
ra
ti
o
n
s 
in
 
co
a
st
a
l 
w
et
la
n
d
s 
o
f 
K
o
re
a
, 
to
ta
l 
o
f 
9
 
ca
se
s 
su
m
m
a
ri
ze
d
 
w
it
h
 
h
ig
h
li
g
h
t 
o
f 
th
e 
co
rr
es
p
o
n
d
in
g
 
is
su
es

T
a
rg
et
 r
eg
io
n

R
es
to
ra
ti
o
n
 d
et
a
il
s

R
eg
io
n

(#
 o
f 
si
te
)

S
it
e 
d
es
cr
ip
ti
o
n

A
re
a
 r
es
to
re
d

D
u
ra
ti
o
n

B
a
ck
g
ro
u
n
d
s 
a
n
d
 i
ss
u
es

T
y
p
e

M
et
h
o
d
o
lo
g
y

E
x
p
ec
ta
ti
o
n
s

S
u
n
ch

eo
n

(1
)

·
cl

o
se

d
 s

al
t 
fa

rm
; 

N
o
n
g
ju

 d
is

tr
ic

t,
H

ae
ry

o
n
g
-m

y
eo

n

0
.1

2
 k

m
2
 

2
0
1
0

~
1
2

·
th

re
at

en
ed

 a
d
ja

ce
n
t 
S

u
n
ch

eo
n
 

w
et

la
n
d
 p

ro
te

ct
ed

 a
re

a
si

m
p
le

 
re

st
o
ra

ti
o
n

·
re

st
o
ra

ti
o
n
 o

f 
th

e 
cl

o
se

d
 s

al
t 

fa
rm

 t
o
 t
id

al
 f

la
t 
an

d
 c

re
at

io
n
 

o
f 

h
al

o
p
h
y
te

 c
o
lo

n
y
 i
n
 p

ar
t

·
p
re

se
rv

at
io

n
 o

f 
w

et
la

n
d
 a

n
d
 

ec
o
-t

o
u
ri

st
 u

se

S
ac

h
eo

n
(1

)
·

ro
ad

;
b
et

w
ee

n
 S

o
n
g
d
o
 a

n
d
 B

it
o
,

S
eo

p
o
-m

y
eo

n
 

0
.5

6
 k

m
2

2
0
1
0

~
1
2

·
d
es

tr
u
ct

io
n
 o

f 
ti
d
al

 f
la

t 
b
y
 b

lo
ck

in
g
 

se
aw

at
er

 c
ir

cu
la

ti
o
n
 s

in
ce

 r
o
ad

 
co

n
st

ru
ct

io
n
, 1

9
9
2

·
lo

st
 o

f 
ti
d
al

 f
la

t 
fu

n
ct

io
n
 b

y
 e

x
ce

ss
iv

e 
se

d
im

en
ta

ti
o
n

se
aw

at
er

 
ci

rc
u
la

ti
o
n

·
co

n
st

ru
ct

io
n
 o

f 
w

at
er

g
at

e 
in

 
th

e 
ro

ad
 (

1
2
0
 m

)
·

in
cr

ea
se

 o
f 

m
ar

in
e 

p
ro

d
u
ct

s 
b
y
 

im
p
ro

v
em

en
t 
o
f 

ti
d
al

 f
la

t 
fu

n
ct

in
g

G
o
ch

an
g

(1
)

·
cl

o
se

d
 f

is
h
 f

ar
m

 a
n
d
 s

al
t 
fa

rm
0
.9

6
 k

m
2

(i
n
cl

u
d
ed

 p
u
b
li
c 

w
at

er
s 

o
f 

0
.1

9
 

k
m

2
)

2
0
1
0

~
1
3

·
sh

u
t 
d
o
w

n
 c

u
lt

iv
at

in
g
 f

is
h
er

y
 a

ft
er

 
co

m
p
en

sa
ti
o
n
 f

o
r 

o
p
er

at
io

n
s 

o
f 

Y
o
u
n
g
 G

w
an

g
 n

u
cl

ea
r 

p
o
w

er
 p

la
n
t

·
th

re
at

en
ed

 a
d
ja

ce
n
t G

o
ch

an
g
 w

et
la

n
d
 

p
ro

te
ct

ed
 a

re
a

co
m

p
le

x
 

re
st

o
ra

ti
o
n

·
re

st
o
ra

ti
o
n
 o

f 
th

e 
cl

o
se

d
 s

al
t 

fa
rm

 a
n
d
 f

is
h
 f

ar
m

 t
o
 t
id

al
 

fl
at

 a
n
d
 c

re
at

io
n
 o

f 
h
al

o
p
h
y
te

 
co

lo
n
y

·
p
re

se
rv

at
io

n
 o

f 
w

et
la

n
d
 a

n
d
 

ec
o
-t

o
u
ri

st
 u

se
·

im
p
ro

v
em

en
t 
o
f 

fu
n
ct

io
n
 o

f 
ti

d
al

 f
la

t

S
h
in

an
(3

)
·

ca
u
se

w
ay

; 
Je

u
n
g
d
o
 t
o
 H

w
ad

o
 

·
ca

u
se

w
ay

;
B

y
u
n
g
p
u
n
g
d
o
 t
o
 S

o
g
ij

u
m

d
o

·
ca

u
se

w
ay

;
S

o
g
ij

u
m

d
o
 t
o
 S

o
ak

d
o
 

1
.2

 k
m

 ×
 3

.5
 m

1
.0

5
 k

m
 ×

 3
.5

 m

0
.9

7
 k

m
 ×

 4
 m

2
0
1
2

~
1
4

·
d
es

tr
u
ct

io
n
 o

f 
ti
d
al

 f
la

t 
ec

o
sy

st
em

 
d
u
e 

to
 i
n
te

rr
u
p
ti

o
n
 o

f 
se

aw
at

er
 

ci
rc

u
la

ti
o
n
 b

y
 n

ar
ro

w
 w

at
er

g
at

e

se
aw

at
er

 
ci

rc
u
la

ti
o
n

·
co

n
st

ru
ct

io
n
 o

f 
ad

d
it

io
n
al

 
w

at
er

g
at

e 
an

d
 u

p
g
ra

d
e 

o
f 

fa
ci

li
ty

·
re

st
o
ra

ti
o
n
 o

f 
ti

d
al

 f
la

t 
ec

o
sy

st
em

·
v
it

al
iz

at
io

n
 o

f 
re

g
io

n
al

 
ec

o
n
o
m

y
 b

y
 a

 b
u
il

d
 o

f 
fa

ci
li

ty
 

fo
r 

ex
p
er

ie
n
ce

 p
ro

g
ra

m
 

M
u
an

(1
)

·
b
ra

ck
is

h
 z

o
n
e;

b
et

w
ee

n
 H

ae
u
n
ri

 a
n
d

H
y
u
n
h
w

ar
i,
 H

y
u
n
k
y
u
n
g
-m

y
eo

n

0
.2

 k
m

 ×
 5

0
 m

2
0
1
3

~
1
4

·
d
et

er
io

ra
ti

o
n
 o

f 
ti

d
al

 f
la

t 
b
y
 u

se
d
 

fi
sh

in
g
 n

et
 a

n
d
 w

as
te

s
·

d
ep

o
si

ti
o
n
 o

f 
so

il
s 

b
y
 e

ro
si

o
n
 o

f 
ad

ja
ce

n
t 
sh

o
re

li
n
e 

co
m

p
le

x
 

re
st

o
ra

ti
o
n

·
cr

ea
ti

o
n
 o

f 
h
al

o
p
h
y
te

 c
o
lo

n
y
 

af
te

r 
re

m
o
v
al

 o
f 

w
as

te
s 

an
d
 

cl
ea

n
 u

p
 o

f 
th

e 
re

v
et

m
en

t 

·
im

p
ro

v
em

en
t 
o
f 

ec
o
sy

st
em

 
fu

n
ct

io
n
in

g
 a

n
d
 b

io
d
iv

er
si

ty

G
o
h
eu

n
g

(1
)

·
cl

o
se

d
 f

is
h
 f

ar
m

;
M

ae
g
o
k
, P

u
n
g
y
an

g
-m

y
eo

n
0
.2

 k
m

2
2
0
1
4

~
1
5

·
re

m
ai

n
ed

 o
y
st

er
 w

as
te

s
si

m
p
le

 
re

st
o
ra

ti
o
n

·
re

st
o
ra

ti
o
n
 o

f 
th

e 
cl

o
se

d
 f

is
h
 

fa
rm

 t
o
 t
id

al
 f

la
t

·
im

p
ro

v
em

en
t 
o
f 

ti
d
al

 f
la

t 
fu

n
ct

io
n
in

g
·

re
co

v
er

y
 o

f 
n
at

u
ra

l p
u
ri

fi
ca

ti
o
n
 

ca
p
ac

it
y

G
an

g
h
w

a
(1

)
·

ro
ad

;
b
et

w
ee

n
 S

u
n
d
u
ri

 a
n
d

D
o
n
g
g
u
m

ri
, G

il
sa

n
-m

y
eo

n

0
.2

 k
m

2
2
0
1
4

~
1
6

·
d
es

tr
u
ct

io
n
 o

f 
ti
d
al

 f
la

t 
b
y
 b

lo
ck

in
g
 

se
aw

at
er

 c
ir

cu
la

ti
o
n

·
lo

st
 o

f 
ti
d
al

 f
la

t 
fu

n
ct

io
n
 b

y
 e

x
ce

ss
iv

e 
se

d
im

en
ta

ti
o
n

se
aw

at
er

 
ci

rc
u
la

ti
o
n

·
co

n
st

ru
ct

io
n
 o

f 
w

at
er

g
at

e 
in

 
th

e 
ro

ad
 (

3
9
5
 m

)
·

im
p
ro

v
em

en
t 
o
f 

ti
d
al

 f
la

t 
fu

n
ct

io
n
in

g
·

re
co

v
er

y
 o

f 
n
at

u
ra

l p
u
ri

fi
ca

ti
o
n
 

ca
p
ac

it
y



218 Nam, J. et al.

「습지보전법」에 복원개념 정립 및 복원계획 수립의 법

적 근거 마련

「습지보전법」은 내륙습지와 연안습지의 보호, 보전,

복원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복원’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

시되어 있지 않다. 이 법률의 제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서 갯벌상태에 관한 기초조사 및 조사결과를

토대로 ‘습지보호지역’을 지정·관리 정책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시적으로 복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시

행령에 규정하고 있고, 복원사업이 일반 습지보다는 보호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한계로 작용한다. 습지의 보

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향후 복원

에 대한 정책적 비중을 제고하려면 적어도 법률에 ‘복원’

에 관한 사항을 제2조 정의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복원에

관한 정의는 이 연구의 제2장에서 도출한 “갯벌생태계의

기능을 현재 상태보다 증진·개선함으로써 훼손되기 전 상

태에 근접하게 회복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PFST 분석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갯벌의 복원에 관한

국가전략의 부재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2009년의 ‘갯벌

복원 중장기계획’ 또는 제2차 연안습지보전기초계획에서

복원에 관한 기술개발과 복원사업의 확장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복원은 기술개발의 안정적 추진의 필요성 및 복원

에 소요되는 비용의 규모를 고려할 때 법률에 근거한 법

정계획 수립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실행력이 미비한 상징

계획(paper plan)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습지보전법」이 해양수산부와 환경부의 공동입법 방

식으로 제정되었고, 하천 및 내륙의 습지 복원도 예산을

확보하여 부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

률에 습지복원계획(가칭 ‘국가연안습지 복원계획’ 및 ‘국

가 내륙습지 복원계획’) 수립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생태계보

전법」에 복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별도의 법

률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일견 타당

하다. 이 경우 「습지보전법」의 연안습지와 「해양생태

계보전법」의 해양생태계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

다. 갯벌과 해양생태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두 법률의 정책수단 간 관계를 모

호하게 하여 정책 운용에서 혼선을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

하기 어렵다. 

갯벌복원 목표를 생태적·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설정

‘갯벌복원 중장기계획’의 17개 우선복원 대상지역과 현

재까지 수행한 9개의 복원사업의 복원의 목표가 무엇인지

설정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과거에 미국, 캐나다, 유럽에

서 활용하고 있는 순손실제로(no-net-loss) 정책은 개발사

업으로 훼손된 습지면적만큼 복원하는 것이 정책목표였

Table 2. Notification of payment and yearly state of recipients for cooperation charge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of

marine ecosystem (Unit: 106 KRW)

Provision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Notification of payment 800.6 8,894.9 7,362.2 12,607.2 7,860.8 7,124.8

Received 741.6 4,321.2 6,907.6 6,606.3 8,254 12,567.5

Refund - - - 99.8 53.2 29.9

Total 741.6 4,321.2 6,907.6 6,506.5 8,201.7 12,537.6

Source: Internal databas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of Korea

Table 3. Comparison of restoration cost for coastal wetlands in Korea and the USA

Country City or county Target 
Area

(ha)

Cost

(106 KRW)

Cost/area

(106 KRW/ha)

Source/

References

Korea Suncheon City Closed salt farm etc. 12.1 1,857 154
Internal databas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of Korea

Sacheon City Road etc. 55.8 2,000 35.8

Gochang County Closed fish farm 95.9 7,100 74.0

Goheung County Closed fish farm 20.2 428 21.2

USA Oregon Tidal Marsh 169 1,780 10.5 DOI 2011

Washington Tidal Marsh 24.2 8,350 345 Weinerman et al. 2012

Massachusetts Salt marsh & tidal creek 24.2 5,880 243

Patrick et al. 2012 Dam removal 16.2 2,550 157

Tidal wetland 16.2 1,480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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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후 면적복원이 당초 예상했던 기능 회복에 이르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능복원으로 정책방향을 전

환한 것은 우리나라 갯벌복원의 목표 설정에 관한 시사점

을 제공한다. 

실제로 훼손된 면적을 복원하는 것은 인공서식지를 조

성하는 것으로 재원의 한계, 서식지 조성 지역 선정의 어

려움 때문에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다. 즉 복원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물리적으로 갯벌의 형상을 띠

고 있으나 건강성이 약화된 갯벌의 생태적 기능을 증진하

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이는 물리적 구조

변경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갯벌복원 사업의 틀을 훼손

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 

갯벌복원목표와 관련하여 생태적 기능 외에도 갯벌복원

을 통해 복원지역 연안의 사회경제적 여건의 개선하는 것

도 복원목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복원된 갯벌생

태계의 사후관리가 단순한 생태계의 관리만 아니라 갯벌

의 복원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유·무형의 편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함의한다. 

다학제적 융복합 기술개발체제 구축

갯벌의 복원은 그동안 단순한 인공구조물의 설치, 제거

등을 중심에 둔 공학적 접근과 주변 경관의 조성에 치우

친 조경학적 관점을 중시한 측면이 많았다(서 2009). 이는

복원의 목표를 자연 생태계의 회복과 기능향상에 두지 않

고 인간의 개발이용 측면을 중시해온 개발주의적 측면을

강조한 결과로 이해된다. 물리적 구조변경이라는 단선적

접근만으로는 복원을 통한 편익을 극대화할 수 없다는 한

계가 있다. 또한 갯벌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갯벌복원 사업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복원의 성과를 사회경제적 관

점에서 활용하는 것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갯벌의 지리, 지형, 생태, 환경, 그리고 사회경제

적인 다양한 측면에서의 생태계서비스가치와 이러한 관점

에서의 복원 기술들을 고려하면 갯벌복원기술은 다양한

학문분야의 융복합적 특성이 강조되어야 한다(Palmer and

Filoso 2009; 해양수산부 2013a). 이는 기존의 특정 공학

중심의 복원기술이 아닌 해양, 생태, 환경, 사회, 경제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복원기술을 개발해야 함을 의미한

다. 특히 갯벌의 복원 목표를 해양생태계서비스의 양적 및

질적 향상에 둔다면, 해양학 및 생태학 분야에서 기초기술

력의 향상을 토대로 실제 현장복원기술, 복원갯벌의 효과

성 평가기술, 사후관리 기술, 사회경제적 활용기술 등이

연계되어 개발되어야 한다. 

한편 이러한 기초과학 분야에서의 기술력 향상은 단순

한 지식의 축적과 현상에 대한 이해만으로는 부족하며, 기

반기술의 산업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계,

학계, 연구계의 공동 기술개발 체계가 필요하다. 산학연

연계는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복원기술 격차 발

생의 원인으로 지목된 전문가 부족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해양수산부 2013a).

공간관리 및 지역발전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갯벌복원은 훼손된 갯벌생태계의 기능을 증진하는 것으

로 한정될 경우 갯벌복원이 함축하고 있는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의 정책적 함의를 간과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갯벌을 훼손하는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제도

적 장치와 연계되지 않고 ‘복원’ 자체에 초점을 맞출 경우

국가 해양생태계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갯벌복원의 사회적 및 경제적 함의를 고려

할 때 갯벌복원 사업의 성과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

체가 시행하는 지역발전 사업과 연계되어 증폭될 수 있는

통합적 관점의 정책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먼저, 연안공간관리와 관련하여 갯벌복원을 「연안관리

법」 제32조의 자연해안관리목표제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변

경 및 제28조의 공유수면매립면허의 발급과 연계시킬 수

있다. 즉, 공유수면의 매립으로 갯벌의 물리적 형상의 훼

손 또는 주변 갯벌지역의 기능약화를 보완할 수 있는 장

치로서 자연해안관리목표제에 따른 인공해안의 자연해안

으로 복원 및 주변 갯벌생태계 기능 증진을 위한 복원사

업 시행에 관한 규정을 입법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갯벌복원을 국가가 법률에 의해 시행하는 어촌종

합개발사업, 어항개발사업, 연안정비사업, 해양환경개선사

업, 도서개발 촉진사업 등을 연계시켜야 한다. 연안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투자

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갯벌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을 최소화하는 소극적인 연계 정책도 필요하다. 그러나 적

극적으로는 갯벌복원이 지역의 생태자본을 축적하고 궁극

적으로는 사회경제적으로 편익을 제공하는 점을 고려할

때 공간적으로 연계, 통합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적극적

연계 정책에 높은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남 2014). 적극적

연계정책은 복원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역량으로 실현하

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 바, 적어도 부처 내 정책조정 메

커니즘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별도의 법제정비가 필

요하다. 

지역 거버넌스 기반 복원 및 사후관리·활용 체제 구축

현재까지 진행된 9개의 복원사업의 면적은 모두 1 km2

이하이며 무안군 현경면 일원의 폐그물 제거 및 염생식물

식재 사업은 0.01 km2로 나타났다. 갯벌복원 사업 규모가

작다는 것은 갯벌복원으로 인한 직접적 파급효과의 범위

가 소규모 지역으로 한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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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객이 많을수록 직간접 파급효과의 범위는 확장되지

만, 일상적 사회경제활동에서 편익을 얻는 직접 이해당사

자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제한된다. 한편 복원된 갯벌의 상

태를 과학적으로 조사 연구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지만

복원된 갯벌이 외부의 압력으로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

고,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역

할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갯벌복원으로 인한 직접적 수혜자인 지역주민이

갯벌복원의 사후관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서는 갯벌복원을 위한 계획수립 단계에서 참여할 수 있어

야 한다. 지역주민의 참여는 갯벌복원 목표, 복원 규모, 복

원 방식, 적용복원 기술의 결정 등 계획의 수립과 이행과

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

은 정부 정책의 일방적, 수동적 수혜자의 지위에서 책임의

식을 갖춘 능동적 관리자로 위상이 변화될 수 있을 것이

다. 특히 참여를 통한 계획수립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파악

할 수 없는 지역 갯벌에 대한 향토지식(folk knowledge)이

반영되어 복원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일방적, 수동적 수혜자로 지역주민을 한정할 경우 단순 설

명회나 공청회 정도에 머무르게 되고, 이에 따라 갯벌복원

사업을 여러 지역주민 지원사업으로 당연히 받아야할 수

혜로 인식하게 된다.

특히 지역공동체 중심의 거버넌스 체제를 복원계획 수

립 및 사업 시행과정에서 구축할 경우 사후관리와 복원성

과물의 활용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복원사업은 아

니지만 습지보호지역 관리에서 지역공동체 중심의 거버넌

스의 중요성과 효과성을 입증한 사례는 증도 갯벌 습지보

호지역의 사례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역

거버넌스는 사후관리 및 활용과 관련하여 마을기업, 사회

적 기업, 협동조합의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데, 지역 특성

에 적합한 거버넌스 모델의 개발도 향후 복원사업 추진에

서 고려해야 할 중요 요소이다.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상한 폐지 및 생태계가치 산정방법

정립

일반회계 사업으로 진행된 갯벌복원사업과는 별도로

「해양생태계보전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징수된 해양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동법 제49조의 제2항에 따라 해양생

태계 보전 및 복원 사업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2

년부터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 개선·복원 시범사업을 시

행하였다. 앞서 갯벌복원 사업을 위한 PFST 분석에서 복

원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의 확보는 향후 복원사업의 확장

성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방식은 생태계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

역계수를 곱하여 산정부과하고 있고 최대 부과금액은 20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다(해양생태계보전법 제49조 제3항).

그러나 현행 해양생태계보전 협력금 제도는 부과금액의

상한이나 부과대상 사업의 하한을 따로 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대규모 개발사업일수록 소규모 개발사업

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이 줄어들어 결

과적으로 사업 규모 간 형평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또한 소규모로 다수의 이용개발 사업이 있을 경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결과적으

로 해양생태계에 대한 영향이 있음에도 실제로 부과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상한을 두게 될 경우

대규모 개발에 따른 이익은 소수에게 집중되고 훼손된 갯

벌을 복원하는 비용은 다수의 대중이 부담하는 합리적 무

지(rational ignorance)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해양생태계보전법」은 2006년 10월 제정 당시

부터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을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가치’

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49조 제4항).

제정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해양생태계의 가치를 산

정하는 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조건에서 이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갯벌생태계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갯벌생태계의 구

조와 기능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전제로 지역별로 갯벌생

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항목과 서비스 규모를 산정해

야 한다.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4가지로 구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나라 갯벌의 특성을 고려한 서

비스 분류체계를 정립하고 이에 기초하여 산정방식을 개

발해야 갯벌생태계 가치를 고려한 부과방식을 운용할 수

있다. 

효과 검증 및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집중투자

현재까지 진행된 복원사업은 대부분 물리적 구조변경에

한정되었고, 국가의 전략적 복원체계의 불비, 복원성과를

지역의 발전과 연계하기 위한 정책적 틀의 부재로 그 효

과를 극대화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제기한 갯벌복원을 위한 정책추진방향

에 부합하고, 장기적으로 갯벌복원사업의 확산 및 다른 해

양생태계 복원을 위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복원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

업을 실시해야 한다. 물리적 구조변경에서 벗어나 생태계

의 기능을 증진하고 그 성과가 지역사회 발전과 연계될

수 있는 3세대 복원을 실현하기 위한 시범사업지역은 i)

규모가 작아 예산투입에 따른 효과성과 성공가능성이 높

고, ii) 지역이해관계자의 인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복

원과정 및 사후관리가 용이하고, iii) 연안지역 발전 지원

사업이 진행 또는 계획되어 있어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

출이 가능하며, iv) 복원사업의 상징성과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어야 하며, v) 상대적으로 축적된 자

료가 많고 융복합적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Restoration of Coastal Wetland Ecosystem 221

한다. 

시범사업 지역은 3년 기간 전국 갯벌지역 중 3~5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이 후 시범사업 지역에서 얻은 성과를

토대로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시범사업 지역에 대

해서는 복원기술 고도화 및 사회경제 효과성 확보를 실현

할 수 있도록 집중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한

다. 단일 사업형태의 시범사업은 기존 복원사업과 차별성

을 확보할 수 없고, 우리나라 갯벌복원 수준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다. 

5. 결 론

갯벌복원은 단순히 훼손된 갯벌생태계의 물리적 형상을

복원하거나 생태계 기능을 증진하는 것으로 한정되지 않

는다. 갯벌복원은 생태적 관점이 아닌 복원의 사회적·경제

적·기술적 함의를 고려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시각을

견지해야 복원의 필요성이 명확하게 도출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갯벌에 대한 국가정책에서 보호정책이 자리를 잡

은 것은 1999년 습지보전법 제정으로 습지보호지역이 지

정되면서 부터이다. 그러나 갯벌에 내재된 다양한 가치와

사회경제적 활용의 잠재력을 고려하지 않은 보호구역 지

정 중심의 정책은 규제에 의존하게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이해당사자의 협력을 도출하는데 한계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었다. 2000년대 후반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한 갯벌

복원 사업이 부분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정부에

서도 전략적 관점에서 이를 추진하려는 최근의 움직임은

갯벌 정책에서 변화가 나타날 것임을 시사한다. 반면에 현

재의 기술수준만을 고려한 정부주도의 단기적 성과위주의

사업추진방식으로는 복원사업의 확장성을 기대하기 어려

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갯벌정책이 습지보호지역 지

정 중심의 규제정책에서 현명한 이용을 통한 사회경제적

편익창출에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는 조장정책으로 전환하

기 위해 향후 추진해야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갯벌복원 정

책과 보호지역 지정 정책은 상반되거나 별개의 분리된 개

별 정책이 아니다. 복원정책이 현재의 보호 중심의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장기적으로 갯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갯벌복원과 관련하여 기술적, 정책적 관점을 통합성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기술적으로

는 물리적 구조를 변경하는 현재의 1세대 복원, 인공갯벌

을 조성하는 면적 중심의 2세대 복원과 생태적 건강성을

증진하는 3세대 복원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진행할 필요는

없다. 각 세대별 복원은 기술적으로 연계되고 성과물을 활

용할 수 있어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 정책적으로는 갯벌

복원을 다른 사업과 연계·통합하여 추진하는 종합적 보전

계획과정(integrated conservation planning)의 틀에서 접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복원사업이 연안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과 파급효과를 규명할 경우 사회발전에 필

요한 다양한 형태의 자본 중 해양생태자본의 역할을 증명

할 수 있다. 이는 복원을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수

혜적 교부(grant)가 아닌 해양생태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투자(investment)로, 일회성 사업(project)이 아닌 종합적

갯벌정책의 완성을 위한 ‘프로그램(program)’으로 전환시

킬 수 있음을 함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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